
Ⅶ . 結論

本 硏究는 향후 우리 나라의 經濟 社會環境變化를 전망하면서 老齡

社會가 도래했을 때 노후소득의 充分性 및 財政的 安定性의 보장과 함

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연금제도가 어떻게 개혁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代案提示를 목표로 하였다.

우리 나라는 2000년을 지나면서 노령화가 시작되어 노령사회로 전환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女性의 社會進出 擴大와 核家族化 등으

로 인한 가족기능이 변화하고 있고, 노동시장의 柔軟化에 따라 고용의

불안정과 조기퇴직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경쟁의 글로벌화에 따른 社會

保障 費用의 效率化가 요청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는

그러한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준으로 설계되어 있지는 못한 실

정이다.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부터 가입대상이 전취업자에게로 확대되었지

만 수급측면에서는 아직 未成熟段階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에 赤字를

보인 후 2033년에 가면 基金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심

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연금재정의 위기는 다른 公的年金인 私

立學校敎職員年金이나 公務員年金 및 軍人年金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

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은 특정한 개별 연금의 개선만을 꾀할 것이 아니

라 장기적인 경제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한 전망에 기초하여 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改革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1998년부터 실시되는

退職年金制度의 도입은 연금제도 전반에 걸친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이다. 첫째로 所得의 充分性이 확보되어야 하며, 둘째로 각 연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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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政的 安定性이 확보되어야 하며, 셋째로, 각 制度間 調和가 확보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요소들을 고려하여 연금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

은 역시 公的年金과 民營年金(특히 퇴직연금)간의 역할 調整이다1). 퇴

직연금 도입에 따른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제도 전반에 걸친 정비는 다

음과 같은 세 過程을 거쳐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과정은 國民年金을 基

礎國民年金과 所得比例國民年金으로 二元化하는 것이다. 이 경우 두 국

민연금 모두 재정방식은 적립방식으로 한다. 두 번째 과정은 공무원연

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의 特殊職域年金을 퇴직연금과

같은 위상으로 위치지우고 연금의 원리에 충실하게 醵出料와 給付金간

의 連繫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상과 같은 공적연

금제도의 개편을 전제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회사

에 대해서는 소득비례국민연금의 適用을 除外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새로운 연금시스템은 노

인가구의 標準生計費 등을 고려할 때 60%의 所得代替率을 목표로 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국민연금이 25 %의 소득을 대체하고 소득

비례국민연금이 20%를 대체하며, 그에 추가하여 퇴직연금이 나머지

15 %를 대체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비례국민연금 가입을 適用除外시키지만, 적용제

외된 소득비례연금 부분까지 합하여 35%를 대체하도록 한다. 그리고

농어민과 도시자영업자의 경우에는 强制로 適用되는 기초국민연금과 소

득비례국민연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충하도록 해

야 할 것이다.

1) 이렇듯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간의 제도적 조정을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중심을 소득의 형평성을 중시하는 공적연금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

의 자조노력을 중시하는 사적연금으로 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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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져 새로운 연금시스템이 적용되어 운

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長期的인 財政을 推計하였다. 그 결과 收入

保險料를 기준으로 할 때는 2020년까지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비중

이 57% 대 43 %의 비율을 보이다가 2021∼30년까지는 53% 대 47%로

퇴직연금의 비중이 소폭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31년 이

후 퇴직연금의 過去勤務債務償還이 점차 완료됨에 따라 다시 국민연금

의 비중이 높아져 본래의 비율에 가까운 58% 대 42%로 나타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수치는 個人年金의 수입보험료가 반영되지 않

은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민영연금의 수입보험료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비중은 2010년에 70% 대 30%로 나타나다가 2030년에 이르면 60%대

40%로 높아진 후 42 %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립기

금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비중이 2000년에는 60%

대 40%로 나타나다가 2030년에 퇴직연금의 비중이 50% 수준으로 높아

진 후 다시 2050년에는 55% 수준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自助努力을 강조하는 연금개혁이 이

루어진다면 민간보험회사에게는 연금분야의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

을 것이다. 이러한 市場擴大는 보험회사에게 새로운 跳躍의 機會가 될

것이 확실하나, 시너지 효과를 極大化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

요할 것이다.

첫째는, 종업원퇴직보험 가입자를 퇴직연금으로 전환시켜 본격적인

確定給付型 退職年金을 공급하는 것이며 둘째는, 企業福祉의 확립을 위

해 보험회사가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다. 그리고 셋째는, 퇴직연금보험이 超長期的인 관점에서 설계되고 운영

된다는 점을 감안한 年金ALM과 같은 資産運用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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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향후 연금개혁은 개인의 自助努力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영보험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장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몇 가지 脆弱點이 있음을 고려

할 때 신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새로운 연금시스템을 전제로 했을 경우

에 나타날 巨視經濟的 效果에 대한 시뮬레이션 分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세한 微視資料가 요구되나 현재까지는 그러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하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시도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장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이들 자료의 축적을 바탕

으로 시뮬레이션 분석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公的年金 중에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民營年金 중에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추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제약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공적연금과 민영연금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 갈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本 硏究는 연금제도를 국민연금 재정의 개선이라

는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社會 經濟環境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公

私間에 걸친 年金시스템을 구상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에서 스스로 지적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서는 향후의 硏究課題로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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